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대하여 법학관 헌법연구소장 이토 마코토 
 일본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쟁으로 초래된 비참한 경험을 반성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하는 헌법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체의 전쟁과 무력 행사·무력에 의한 위협을 포기하고 이를 위하여 전력(戰戰)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며 교전권을 부인하는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우 특징적인 규정입니다. 제9조 제1항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의 전쟁, 즉 침략전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 자위를 위한 전쟁을 포함하여 일체의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독립국가인 이상 '자위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자신을 지킨다고 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증오를 남길 뿐, 본질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무력에 의하지 않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언한 것이 제9조이며, 이러한 시도는 인류 최초의 장대한 실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력'의 의미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말한다고 하며, 자위대는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헌법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및 군대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전쟁이 아닌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전포고를 하여 전쟁을 수행하거나 다른 나라들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헌장 또한 제51조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제연합헌장도 타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유하고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국 헌법은 모든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S.)  


